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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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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경찰은 「경찰법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 그러나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반대자나 개인, 단체를 사찰하고 정권보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과 같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이에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로 인한 

피해사례와 현재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는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진행합니다. 

2. 프로그램 개요  

● 제목 :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일시·장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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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순서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낭독  

○ 좌장 :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 발표 순서 

- 발표1. 강신명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 /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2. 경찰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정보경찰 피해사례 /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표3.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현황 및 대안 /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플로어 질의응답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첨부자료 :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웹자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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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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